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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세제개혁을 위한 움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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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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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정의 취지(소비세인상법 제1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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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비세율의 인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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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 2014년 4월 1일 이후 시행규정(소비세인

상법 제2조)

(1) 소비세의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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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소비세율의 변화

구 분 공포일 시행일 세 율

소비세의 도입 1988년 12월 30일 1989년 4월 1일 3%

1994년 세제개혁 1994년 12월 2일 1997년 4월 1일 5%

소비세인상법 2012년 8월 22일
2014년 4월 1일부터 8%

2015년 10월 1일부터 10%

(2) 소비세수의 사회보장재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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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 특정신규설립법인의 납세의무면제 특례

의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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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임의 중간신고제도의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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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경과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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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 2015년의 10월 1일 이후 시행규정(소비

세인상법 제3조)

(1) 소비세의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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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그 외의 규정

1)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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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소득세에 관련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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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 자산과세(상속세·증여세)에 관련한 

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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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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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산과세의 개정

1) 상속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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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세율구조의 개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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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증여세의 세율구조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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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2> 상속세의 기초공제 개선

구 분 현 행 개정안

정액공제 5,000만 엔 3,000만 엔

법정상속인 비례공제 1,000만 엔 × 법정상속인 수 600만 엔 × 법정상속인 수

<표 3> 상속세율 구조의 개선

현행 개정안

과세가격 세율 과세가격 세율

1억 엔 이하의 금액 30% 변함 없음.

3억 엔 이하의 금액 40% 2억 엔 이하의 금액 40%

3억 엔 이하의 금액 45%

3억 엔 초과의 금액 50% 6억 엔 이하의 금액 50%

6억 엔 초과의 금액 55%

<표 4> 증여세율 구조의 개선

현행 개정안(20세 이상의 직계비속)

과세가격 세율 과세가격 세율

200만 엔 이하의 금액 10% 변함 없음.

300만 엔 이하의 금액 15% 400만 엔 이하의 금액 15%

400만 엔 이하의 금액 20% 600만 엔 이하의 금액 20%

600만 엔 이하의 금액 30% 1,000만 엔 이하의 금액 30%

1,000만 엔 이하의 금액 40% 1,500만 엔 이하의 금액 40%

3,000만 엔 이하의 금액 45%

1,000만 엔 초과의 금액 50% 4,500만 엔 이하의 금액 50%

4,500만 엔 초과의 금액 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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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

1) 생산 등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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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소득확대촉진을 위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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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등의 활성화를 

위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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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 교육자금의 일괄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

비과세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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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주택취득 등에 관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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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그 밖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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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경 석

(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)


